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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독, G7에 ‘화석연료 감축 계획’ 수정하자고 제안할 듯”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독일이 26~28일 자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한 제안서 
초안에 ‘현재 에너지 위기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7 국가들이 가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
하다는 점을 인정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함

이 초안을 두고 독일과 다른 G7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안서 초안 내용이 그대로 발표된다면, 첨예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임

‘기후변화 공동 대처’라는 대의를 깨고 상황 논리에 따라 이미 국가 간 합의된 내용을 철회하자는 주장인 
데다, 에너지 조달 구조가 서로 다른 G7 국가들끼리도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임

2. 더 강화된 EU의 탄소장벽, CBAM… “韓 기업에 상당 파급”
지난 22일 EU의회가 최종 승인한 'EU CBAM 법안'과 'EU ETS(배출권거래제) 개정안'을 통해 본격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2024년 12월말로 설정함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CBAM 법안을 통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등 5개 분
야를 CBAM 적용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 5개 분야에 더해 △유기화학
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또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배출도 '간접배출'로 탄소배출량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확정했음.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시점도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시해 2032년
에는 무상할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함

3. 英, 전기차 보조금 폐지… 獨선 내연기관차 퇴출 반대/ FT “석탄발전소 가동에 러 핑계 그만…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내야”

영국은 2011년부터 시행해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함. 약 5000만원 이하 전기차 구매시 최대 240만
원을 주던 보조금을 없애고 노르웨이도 전기차에 주던 버스전용도로 주행,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대폭 줄임

현재 전기차 판매율은 65%로 세계 최고지만 독일 재무장관의 2035년 EU 내연기관차 폐지반대 등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반대 가능성도 커졌음

이러한 조치는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배터리 원료값 인상, 배터리 소재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함 

(연합뉴스, 2022.06.26) 안희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6034200009?input=1195m

(조선일보, 2022.06.27) 류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699964?date=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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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2.06.27) 황국상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090058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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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의회, 탄소세 부과 움직임… 韓 기업에 부담 우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의회도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움직임을 보여, 국내 
기업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 의회가 EU의 CBAM과 유사하게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해 탄소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런 시장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이에 더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어젠다로 설정
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응방안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음.

2. 서방판 일대일로 떴나… 성장 넘어 환경·성평등·보건까지
G7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무려 6000억 달러(약 777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혔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가 권위주의 체제에 
맞설 가치 연대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미국이 향후 5년간 투자할 금액은 정부 직접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쳐, 2천억 달러(약 258조원)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투자는 환경, 정보통신, 성평등, 보건 등 크게 4개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
으로 보임

3. 중·러 세력 확장 가속화… 이란·아르헨, ‘브릭스’ 가입 신청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신흥경제 5개국 모임 브릭스(BRICS)에 가입을 신청하고 
러시아는 브라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함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후보국 가입과 핀란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 등 서방의 움직임에 맞선 조치로 보임

앞으로도 EU의 반대편에선 중·러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될 것으로 보임

4. 美·EU ‘빅테크 독과점’ 제재… 국내 플랫폼 자율규제와 대조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입법안의 통과가 임박함

늦어도 7월 안으로 자기사업우대행위를 금지하는 빅테크 규제안이 상원을 통과할 전망임

반면, 우리나라는 플랫폼 산업 보호에 방점을 두면서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분간 빅테크 
기업 규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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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06.27) 황철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69100009?input=1195m

(뉴시스, 2022.06.28) 신정원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8_0001922593&cID=10101&pID=10100

(IT조선, 2022.06.30) 이은주 기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30/2022063000831.html

(뉴시스, 2022.06.29) 고은결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9_0001924506&cID=10401&pID=10400



1. 中 올해 美 LNG 수입 급감… 에너지 교역 지형 변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장의 큰손이던 중국이 올해 들어 급격히 수입 물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올해 2~4월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5% 줄었고, 러시아산 LNG 수입은 50% 증가함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늘어난 유럽 수요가 이를 메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중국 수출을 전제로 대
규모 투자가 진행돼 향후 추이가 주목됨

2. [초점] 독일,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나… 원자재·공급망 다양화 추진
독일이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음

독일은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보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아시아 강
대국과 상호 작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

이제 독일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원자재 전략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하이브리드’ 퇴출하는 유럽, 전기차 가속페달 밟나
유럽연합(EU)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붙였던 ‘친환경’ 명찰을 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유럽연합은 ‘하이브리드 차량=친환경’이라는 그동안 인식이 잘못됐다고 알리고 있음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배경은 최대한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4. 무협 “ESG 기준 부합하는 니켈 공급망 구축 서둘러야”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ESG 기준에 부합하면
서도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표한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니켈’ 보고서는 
전구체 국산화를 시급히 추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위해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같은 독립 지원 기관을 
설치해 정치적 이해 관계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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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2022.06.24) 남승표 기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474

(글로벌이코노믹, 2022.06.29) 박정한 기자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6291047447405e8b8a793f7_1/article.html?md=20220629134031_S

(국민일보, 2022.06.29) 이용상 기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2453&code=11151400&cp=nv

(연합뉴스, 2022.06.28) 권희원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391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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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년만 다시 상승…2030 NDC에 ‘적신호’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감소했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6억7960만톤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잠정추산됐음

NDC 목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기에, 매년 4%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점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세계 평균(5.7%) 및 미국(6.2%), 유럽연합(7%), 중국(4.8%)등 주요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배출 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도 지난해 10억원 당 356t으로, 
전년(357t) 및 2011년(463t) 대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음

2. 전 세계 기후 소송 24%가 최근 2년 새 집중… 기업 소송 늘어날 것
런던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986년
부터 35년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각국의 재판부가 기후행동(신청인 측)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함

지금까지 제기된 기후소송은 2000건 이상으로, 이 중 4분의 1이 최근 2년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기후소송의 트렌드는 ▲화석연료 업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소송대상의 다변화 ▲개발도상국 
기후소송의 증가추세 등임. 소송 대상 기업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기업에 제기된 38개 소송 
중 16건이 화석연료 기업을 향했고, 나머지는 음식, 농업, 수송, 플라스틱, 금융 등이었음

3. 시멘트 업계로 부는 ‘폐플라스틱 자원화’ 바람
LG화학이 삼표시멘트, 현대로템,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와 함께 ‘폐플라스틱의 시멘트 대체 
연료 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

LG화학은 화학적, 물리적 기술을 접목시켜 염소가 소성로 내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 기술 및 
염소 더스트 자원화 설비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해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순환 자원 
활용과, 탄소 감축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를 밝혔음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중앙일보, 2022.06.30) 정종훈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3300

(노컷뉴스, 2022.06.30) 정다운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79776

(케미컬뉴스, 2022.06.30) 김지연 기자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

(이데일리, 2022.06.28) 김경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253866?date=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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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의 EPA 권한 박탈과 다음 타깃 지명된 SEC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판결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하여 결정됨. 대법원은 광범위한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함

로버츠 대법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해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는 있으나, 의회가 EPA에 이와 같은 규제 계획을 스스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그는 “이와 같은 중대하고 중요한 
결정은 의회나 의회가 권한을 명확히 위임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덧붙임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EPA가 발전소의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기에 더 어려워졌을 뿐, 
권한을 모두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옴

마이클 제라드 콜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산하 사빈 기후변화법률센터장은 “이는 아주 제한적인 판결”이
라며 “이 판결은 EPA가 자동차(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공장,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배출량 제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EPA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판결이 “미국을 후퇴시키려는 법원의 또 다른 파괴적인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 보호와 기후변화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미 대법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 제한 판결 이후, SEC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도 잠재적인 규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미국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해온 로비 단체, 베터 마켓츠의 데니스 켈러 
CEO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모든 규제 기관에 적용되며, SEC를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많은 
조처가 이른 시일 내에 미국 경제계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려함

정재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망도 관찰되고 있음.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각) 블룸
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SEC 기후공시 규정을 
꼽음. 투미 의원은 “SEC가 의회가 승인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 모든 기후변화 공시체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함. 미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도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SEC의 
공시 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직 SEC 변호사들은 이 판결은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대담하게 법정 공방을 시작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봄

로펌 모지스앤드싱어의 하워드 피셔 변호사는 “SEC는 이전에도 기관의 기후 부문에 대한 권한을 문제 
삼는 사법적 회의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곧 금융위기라는 SEC의 주장은 대법원
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듯하다”고 강조했음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6.27(월) ~ 2022.7.01(금)

(임팩트온, 2022.07.01.) 송준호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04- 

- 

- 

- 

- 

- 

- 

- 

- 

- 

- 

제공일시 2022 07 08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